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득  언 과 이 빚어온 비민주적 행 

출입처 제도는 주요 뉴스제공 을 특정 자에게 고정적으  취재하도  맡 는 행이다. 이러한 출입처는 

대부분 가나 역사회에 큰 영향 을 행사하는 정부나 업이다. 

 

뉴스원들은 출입 자들에게 자실이라는 공간을 만들어, 자의 취재와 사작성에 편의를 제공한다. 러나 

출입처 제도는 자들에게 편리한 행인 면, 민의 알 리 차원에서는 정적인 면 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

씬 많은 제도이다. 더욱이 정 화 사회의 뉴스환경에서는 이 필요가 없는 비효율적인 제도이다. 

 

위주의 시절에 유효했던 제도 

 

우선 정 통신의 달이 출입처 자실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. 과거 공 전화도 없고, 팩스도 없었던 시절, 

자실이 자들의 취재활동에 커다란 도움을  것은 사실이다. 러나 이제는 이동전화와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

어디서나 취재를 하고, 사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. 데스크와 자의 수시 연락이 가능해져 자들이 명  시 

현장으  출동할 수 있게 됐다. 더 이상 취재원 근처를 서성거리면서 사건이 터 를 대비할 필요가 없어  것

이다. 

 

출입처 제도는 다 민주화되고 다양해 는 우리 사회의 언 환경에도 적합하  않다. 출입처는 정부가 막강한 

을 행사하던 위주의 시절에 유효하던 제도이다. 러나 민주화가 척되면서  양상은 달라 고 있다. 

물  정부 은 여전히 요한 취재원이다. 러나 정부의 정책결정 만큼이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민의 여

과 응도 요해졌다. 

 

정부  도는 더 이상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재자 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 대편에 서있는 민들의 

응과 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상응하는 비 으  다 어야 한다. 따라서 정부부처의 자실에 붙 혀 있는 

자는 이제 필요가 없다. 정부부처가 제시한 도 자 를 들고, 민들 속으  뛰어들어가 민심과 대비할 수 있는 

넓은 취재영역을 가  자가 필요하다. 

 

우리나라의 언 은 아 도 ‘ 표저널리 ’, ‘떼거리 저널리 ’이라는 비난을 고 있다.  이유는 출입처제도에 

익숙해 에 따라 출입처의 공 담당자들이 갖다주는 도자 에 의존하는 소 적인 취재 행 때문이다. 출입처

제도에 안주하는 자들은 언 인으 서의 전문적인 취재 도 능을 스스  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. 

 

효율적 뉴스추적 어 게 한다 

 

출입처 행에 익숙한 우리나라 자들은 적 적으  취재원을 하고, 다른 자들과 차 성을 가 는 노

을 게을리해왔다. 특히 자  스스  사를 하고, 취재원을 리하는 능 을 양할 회를 포 했다.  

결과 언 인으 서 전문성을 갖춘 언 인을 찾아  힘들게 되었다. 

 

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있는 부정과 부패를 헤 고 들어가 감춰  실을 전달해주는 사들을 견하  힘

든 것도  출입처 제도 때문이다. 해야 검찰의 수사 표나 감사원의 적  고서를 갖고 흥분하는 것이 

우리 자들의 편적인 행태이다. 

 

IMF 이후 실 한 많은 견언 인들이 재취업에 어 움을 겪고 있는 주된 이유 의 하나 도 출입처 행으  

인해 현역시절 취재능 을 충분히 계 하  않았  때문이다. 미 의 경우 많은 견 자들이 스트셀러 작가

 신하곤 한다. 

 

들은 자시절의 취재 도능 을 활용해 잇달아 다큐멘터리 양서적을 내놓곤 한다. 러나 아  우리 주위

에서는 러한 능 을 휘하는 전  자들을 찾아  힘들다. 늘 남이 가져다주는 자 를 고 사를 쓰는 

습 에 익숙해 있다 니 스스  뉴스소재를 정하고, 사를 하는 능 을 양할 회를 갖  못했  때문

이다. 

 

과거 언 계가 종이신문과 공 파 송의 양대 축으  여져 있던 시절, 독자와 시청자들이 요 하던 주요 뉴스

는 스트 이트 뉴스였다. 러나 정 화 사회의 독자와 시청자들은 단순 뉴스 다는 재미있거나 심층 분석한 뉴

스를 언 으 부터 대한다. 단순 뉴스는 이제 컴퓨터 통신이나 대안 매체를 통해서 손쉽게 할 수 있  때문

이다. 

 

신문과 송으 부터 독자와 시청자들이 대하는 뉴스는  속에 맥락과 의미와 분석이 담  뉴스이다. 독자나 

시청자 부터 “아, 래서 나!” 하는 응을 얻을 수 있는 뉴스가 되어야 한다. 

 

이러한 심층분석뉴스는 각 자들에게 고정 출입처를 정하는 경 된 취재 식으 는 결코 만들어 낼 수 없다. 

출입처제도는 뉴스취재의 역화를 의미한다. 러나 뉴스는 역과 계없이 생하고 행된다. 

 

뉴스는 호우 속의 강물처럼 역동적으  흘러내 가는데 자들은 일정 간격을 두고 초를 서면서 취재하고 있

는 것이 현행 출입처 제도이다. 강가에서 켜 는 자가 아니라 강물을 따라 같이 흘러내 가는 자만이  

뉴스를 정확하게 취재 도할 수 있다. 현재의 출입처제도는 와 같은 효율적인 뉴스추적을 어 게 한다. 자

들이 자  담당 역을 어났다는 이유  추적을 포 하  때문이다. 



 

언 사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출입처제도는 득이 될 것이 없다. 출입처 제도란 한명의 자가 강물의 시작에서 

끝  따라가면서 취재 도 해야 할 사를, 강  곳곳에 자를 치해 강물의 흐름을 살피는 것이나 다름없

 때문이다. 불필요한 인 낭비인 것이다. 과거나 미래나 언 사의 사활이 효율적인 인 리에 달 있을 수

에 없다는 점을 고 할 때, 이제 우리 언 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  인 을 치해 뉴스를 생산하는 데 최선의 

노 을 울여야 한다. 

 

한편 출입처 자실은 매우 효과적인 언 플 이의 창 서 취재원들에 의해 악용되어 왔다. 자들이 취재원

을 포섭하  다는, 자들이 취재원들에게 포섭되어 정부나 업의 감시 능을 제대  하  못하는 사 가 허

다했  때문이다. 특히 출입처의 자실은 해당 부처를 취재하는 모든 언 에게 주어 는 것이 아니라 주요일간

와 송 등 득  언 에게만 타적으  주어 다. 

 

이처럼 특 화된 우리나라의 출입 자제도는 다양한 언 부조리의 근원이 도 한다. 자들간의 동업자 호의

식과 상호담합으  인해 뉴스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. 특히 자들이 개인

적으  행할 수 없는 향응접대, 촌 수수, 엠 고 등이 자단, 혹은 자실이라는 단을 이용해 공공연히 이

어 고 있는 실정이다. 

 

결  민의 알 리 제약 

 

 우리 언 계에서 행상 유 되어온 출입처 자실 제도는 득  언 과 과의 이해가 맞아 유

되어온 비민주적 행이었다. 출입처 자실 제도는 득  언 이 아닌 대안 언 이나 소 언 의 취재원 접

근 을 차단함으 써, 민이면 누 나 등히 누 야할 언 의 자유를 침해해왔  때문이다. 

 

결  현재의 자실은 민의 알 리를 제약하고, 정부나 업의 언 플 이를 유도하며, 언 인의 자 향상에

도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. 

 

따라서 자실 형태  운영되는 현행 출입처 제도는 하 속히 뀌어야 한다. 특정 득  언 에게만 적용되는 

출입 자 제도는 폐 되어야 한다. 소속에 계없이 자라면 누 든 자유 게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는 

장해야 한다. 이 자실이 필요하다면 특정 언 사 자들의 폐쇄적 독점적 공간이 아니라 모든 언 인들에

게 늘 공개되어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. 

 

한편 각 언 사는 취재대상 과 역을 심으  여  현재의 출입처 제도 대신, 사건의 특성과 뉴스 분야

 자들의 취재영역을 결정하는 탄 적이고 능동적인 취재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. 물  청와대나 

회처럼 요한 정부부처에는 출입 자제를 계속 유 해야 할 것이다. 

 

러나 이러한 고정 출입 자는 최소한으  이고, 사건의 성격에 맞춰 출입처에 계없 이 취재영역을 필요에 

따라 결정하는 역동적인 취재시스템으  꿔야 할 것이다. 

 

정 화 사회에서 언 이 살아남는 은 취재 도 능을 십분 휘해 부가가치가 높은 뉴스와 정 를 독자와 시

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. 것은 자들이 적 적인 취재 도를 통해 창출하는 것이 , 출입처 공 담당자들

이 가져다주는 도자 를 적당히 옮 는 것으 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

 

현행 출입처 제도  획화된 전근대적인 취재시스템으 는 더욱 잡해 고 유동적으  하는 정 화 사회에

서 경쟁  있는 뉴스를 제공할 수 없다. 

 

독자와 시청자들이 요 하는 높은 뉴스와 정 를 제공하  위해서, 리고 언 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

현행 출입처 제도는 폐 되어야 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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